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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한표 의원, 중앙행정기관 21.3%,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

- 지난해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0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-

❍ 청와대 비서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

났다.

❍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(새누리당 원내부대표, 경남 거제시)이   

9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, 지난해 

말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%를 채우

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

소속 공무원 정원의 3%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. 

❍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매년 최저임금의 60% 이상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고

용 부담금을 내야한다.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도 

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.

❍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95명의 상시근로자(공무원 기준)가 있지만, 장애인 채용은 

단 한명도 없었다. 

보 도 자 료
2013. 10. 9(수)

담당 : 김성훈 비서관 (010-3851-8656)

산업통상자원위원회
운영위원회

[국회]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  Tel.02)784-4760~2 Fax.02)788-0170
  [거제]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-21번지 명성빌딩 4층        Tel.055)632-7822   Fax.055)638-4553     

담당 : 박재성보좌관(010-6363-2802)



- 2 -

❍ 국가과학기술위원회(0.82%)와 외교통상부(1.97%)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1.97%) 역시 

2% 미만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. 

❍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는 없어진 특임장관실(2.44%)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

(2.39%), 경찰청(2.60%), 국방부(2.9%),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(2.94%) 등도 의무 고용

률을 채우지 못했다. 

❍ 특히 청와대 대통령실도 456명의 상시 근로자 가운데 12명(2.85%)의 장애인만 고용, 

고용률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.

❍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8.11%의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고, 국가보훈처 역시 

6.63%로 뒤를 이었다. 

❍ 장애인 공무원 수로는 지식경제부(현 산업통상자원부)가 88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

조사됐다.

❍ 김한표 의원은“대기업 등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부처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

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다며 민간 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정

부 부처의 장애인 고용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
